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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가. 서 설 

(1) 개 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마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 

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에 대하여는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청구취지 기재례에서는 모두 20%로 표시하였다. 

한편 판례는 대한석탄공사의 퇴직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보았다.186) 따라서 상사채무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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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6%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나. 임금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 

0 급료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너)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18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 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적인 일 • 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 

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 노임등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변00에게 150,447,556원, 원고 강00에게 10,000,000원, 원고 김00, 

원고 변00, 원고 변00, 원고 변00, 원고 변00에 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고의 • 과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안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 

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근로자 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라면, 사용·자로서 

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186) 피고는 상사회사는 아니라 하여도 광물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 및 망 송일성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퇴직금채무는 상사채무라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소론 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18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로 표시한 예,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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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선고 95다11696 판결) 

0 노임 청구(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188) 돈189)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언 노임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5,26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희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희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 • 감 
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공2000하, 2096) 

§ 수당등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436,365원, 선정자 최O희에게 

12,855,852원 선정자 신O준에게 12,893,838원, 선정자 구0석에게 12,829,326원, 

선정자 김O근에게 12,962,408원, 선정자 한O찬에게 12,668,828원, 선정자 신O렬 

에게 11,602,8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정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190)의,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188) ‘비율에 의한’으로 표시하기도 한댜 
189) ‘금원’으로 표시하기도 한댜 
190)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에 따른 상사채무로 보아 청구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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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임금등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권00에게 63,047,123원, 원고 배00에게 54,793,672원, 원고 하00 

에게 56,949,060원, 원고 박00에게 36,037,74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여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위원희의 승인)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 

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042 판결) 

언 임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II.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 

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2015. 6. 23.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미리 산정하지 아니한채 시간외 근로등에 대한제수당을합한금액을월급여액 

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효 정근수당으로 연 • 월차휴가근로수당을 갈음하도록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54542 판결) 

0 임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별지 목록 (나)항 기재 각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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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발생 여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또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한다 

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8.13. 선 
고 91다14437 판결) 

[Q] 임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원00에게 1, 326,330원, 원고 유00에게 312,210원, 원고 서00에게 

513,670원, 원고 김00에게 962,330원, 원고 공00에게 1,33 1, 370원, 원고 김00 

에게 1,445,350, 원, 원고 유00에게 267,3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정기적, 제도적으로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출퇴근교통비가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 질을 갖는 금원이 라고 한 사례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 

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 

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안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37522 판결) 

0 임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제4 목록의 청구금액란 중 각 원고 및 선정자 

해당란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工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이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 

의 승인을 받은 것인 경우에는 유효한 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아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2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하면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받게 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1년이 지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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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 임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김00에게 7,467,426원, 선정자 손00 

에게 7,467,42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휴일근로수당과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 

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합됨은 당연하고 또한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가족수당 

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 

0 임금 청구(응용형 1 인의 원고가 여러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 주식회사 은광은 원고 엄영일에게 1,519,902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금광은 원고 권상일에게 4,725,91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6.부터 

원고 엄영일에게 4,270,697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참조판례] 지하 갱 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 갱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 갱 소요시간은 

제외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2770 판결) 

0 임금 청구(해고처분무효와 병합)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 8. 26.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그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고 근로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는 

없댜(인천지법 1995. 2. 24. 선고 94가합9111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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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금등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미지급제수당 및 퇴직금 합계표 제7항 합계액란 기재의 

각 해당금액 및 각 이에 대한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단체협약에 의하여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에게 부여된 휴식 및 취침시 

간이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 
14007 판결) 

§ 노임 청구(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1. 임금 

목록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체불임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청구금액표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근로기준법 제 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 1항 소정의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 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 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 

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6615 판결) 

§ 체볼임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534원 및 그중 4,614 ,4 93원에 대하여는 2015. 6. 20.부터, 

251,041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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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5501 판결) 

다 퇴직금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례 

§ 퇴직금 청구(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19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월의 중도에 퇴직하고서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수 전부를 평균임 

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월의 중도 퇴직시에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임금협약이나 급여규정에 의하여는 지급받 

을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산입하여야 한디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57,678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근로자가 희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고 

그 희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희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 

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희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회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희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희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희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희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표 (가)항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다)항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 1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유효) 

19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로 표시한 예,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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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제 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최하한을 정한 것이 

므로, 그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3241 판결) 

§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8,804,821 원, 원고 납00에게 7,949,353원, 원고 최00에 

게 5,714,038원 원고 백00에게 6,778,1 09원 원고 전00에게 6,060,427원 원고 

박00에게 6,381,62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집 개인수입으로 가져간 

경우, 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시운전사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 

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표 (가)항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다)항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192)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 1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유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 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최하한을 정한 것이 

므로, 그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3241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 ,1 59,817원, 선정자 이00에게 4,904,581원, 선정자 

김00에게 1,639,193원, 선정자 안00에게 1,733,02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지의 판단 기준과 그 기준 시점(＝개정 

192) 대법원 1976.06.22. 선고 76다28 판결에 따른 상사채무로 보아 청구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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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며, 그 

종합 판단의 결과,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 간에 

유 •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57,678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근로자가 희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 
고 그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희사와 직전에 근무하였던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자가 직전 희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현재 희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 

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전 희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직전 

희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현재 회사는 직전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인사권과 경영권을 직전 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전 희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직전 희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21,291,633원, 원고 한00에게 27,72 1,8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 수령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 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희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외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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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그사직서 제출이나 해외근무의 종료는 근로자가스스로 선택한바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와 회사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기한 퇴직조치나 해외근무의 

종료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일단 단절되고, 회사에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가 장기근속표창이나 경력 등에 있어서 해외근무기간을 통산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희사에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합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임00에게 7,191,215원 및 이에 대한 2012. 9.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원고 장00에게 

4,105,95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 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한 사례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하여 추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정00에게 90,956,456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9.부터, 원고 최00에 

게 46,747,231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9.부터, 원고 임00에게 60,433,792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0.부터, 원고 권00에게 51,056,639원 및 이에 대한 201 1. 1. 

16.부터, 원고 김00에게 43,733,376원 및 이에 대한 2011. 3. 9.부터, 원고 하00에 

게 49,878,97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工 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 

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2장 이행의 소 513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 규정(＝변경된 퇴직금 규정)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만약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되어 있었다면 비록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규정이 변경되기 전에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기득아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다수 근로자에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관련표 (11)항 기재 미수령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5)항 기재 각 정년퇴직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희사가 중간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고 장기근속 표창을 

한 경우, 그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사례. 

회사가 근로자들의 종전 경력을 인정하여 중간퇴직 후 신규 입사시에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였 

고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장기근속 표창을 했을 뿐인 경우, 희사가 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 

약 관계가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되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급 기산일은 재입사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O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지급표 기재의 원고청구액란의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로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취업규칙상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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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 

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정00에게 15,014,178원, 원고 최00에게 각 1,837,1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 

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접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 퇴직금등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 1목록 (1)항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같은 목록 (4)항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 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7조의 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 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 

조 제 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 

원 1994.524. 선고 93다5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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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등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가)항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나)항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범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 

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649 

판결) 

먼 퇴직금등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김00, 원고 유00에게 각 1,748,769원, 원고 김00, 원고 김00,원고 

김00, 원고 김00에게 각 1, 165,846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고(근로 

기준법 제 19조 제2항),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위의 법조에서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므로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 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8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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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배00에게 100,701,553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3.부터, 원고 김00에 

게 195,31l,068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단체협약상 규정된 생산수당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식사비 또한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본인수당은 종업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0 퇴직금등 청구 

1. 피고 한강산업 주식회사는 별지 3의 1. (가)항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나)항 

기재 각 돈, 피고 한강탄광주식회사는 별지 3의 2. (가)항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나)항 기재 각 돈 및 위각 돈에 대하여 각 별지 (바)항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 이루어지 

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32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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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퇴직금계산표의 (1) 퇴직금추가청구액 기재의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한 각 같은 별지 (8) 지연손해금지급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부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계산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 1. 4.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의 내용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희사나 신설희 

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0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백영사에게 95,068,380원, 원고 윤정범에게 89,477,274원 및 이에 대한 

원고 백영사에게 2007. 1. 15.부터, 원고 윤정범에게 2007. 2.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퇴직금 관련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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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어 기존근로자들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다시 일부 조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는 기존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던 종전 개정 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 관련 규정 전체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65239 판결) 

§ 퇴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납O현, 손0연에게 각 4,078,26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부터, 원고 

김O아, 하O애에게 각 4,282,062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 

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 • 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달리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그 의과대학의 예산에 퇴직금 

항목이 없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 
39513 판결) 

0 명예퇴직수당지급(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 고는 원고에 게 62,955,750원 이 에 대하여 2008.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대]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명예퇴직 심사 • 결정 권한 
을 납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 

§ 명예희망퇴직금(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6,082,4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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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명예희망되직 대상자 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다고 한사례(서 

울지 법 1999. 6. 10. 선고 98가합92875, 110803 판결) 

0 퇴직금 청구(청구의 내용율 별지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 전 1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 

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 

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 

거나, 근로자성을 층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갑 희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갑 희사의 
상품을 판매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 등의 갑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